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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說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종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으로 나뉘어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4

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전체의 선거법을 단일법으

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합선거법 또는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1) 지방

자치선거제도는 선거제도 일반에 관한 쟁점과 지방자치선거에 고유한 쟁점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현행 지방자치선거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법률명에서도 적시하는 바와 같이 깨끗하

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한국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 한 입법이라

는 점에서 비교적 좋은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선거를 통합하

는 법제로 정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선거 때마다 개정되고 있어서 사뭇 복잡

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선거는 이제 겨우 3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논쟁적 사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Ⅱ. 選擧權과 被選擧權

1. 選擧權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를 ‘20세이상의 국민’으

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5조제1항). 다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자는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다(법 제15조제2

항). 우리나라에서는 제헌헌법 이래 남녀평등선거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

성투표권의 차등이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선거권연령의 인하․해외거주자

에 대한 부재자투표․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부여 및 해외동포와 외국인에 대

한 투표권부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 선거법제 일반에 관해서는, 성낙인, 선거법론 , 법문사,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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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選擧年齡의 引下

가. 意 義

오늘날 투표권의 확대는 선거권연령의 인하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입법

례를 보면, 15세 이상 1개국, 16세 이상 3개국, 17세 이상 2개국, 18세 이

상 77개국, 19세 이상 1개국, 20세 이상 6개국, 21세 이상은 13개국으로 되

어 있다. 입법례의 일반적 흐름은 종래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투

표연령을 18세까지 인하되고 있다. 1969년 영국을 시발로 하여, 1970년에는

독일, 룩셈부르그, 네델란드 등에서 투표연령을 18세로 인하하였다. 뒤 이어

서 미국(1971년, 수정헌법 제26조), 아일랜드(1972년), 프랑스(1974년),2)

이태리(1975년), 구 소련(1977년 헌법 제96조), 중국(1975년 헌법 제27

조)에서도 18세로 연령을 인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헌헌법 이래 선거권연령을 21세로 규정하였으나, 제2공

화국헌법 이래 선거권연령을 20세로 규정하여 왔다. 그런데 제6공화국헌법에

서는 선거권연령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선거

권연령에 관한 사항을 나라에 따라서는 헌법에 직접 규정하기도 하고, 법률에

위임하기도 한다. 선거권연령을 헌법사항으로 할 경우에 그것이 자칫 헌법개

정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제6공화국하에서의 선거관련법률에서는 선거권연령을 20세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권연령인하문제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어 위헌여부가 논의된 바

있다. 이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재량사항이라는 다수의견과 입법재량사

항이긴 하지만 하향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각기 제시한 바 있다.3)

나. 立法裁量事項으로 合憲 : 憲法裁判所의 多數意見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선거권연령의 결정은 입법정책사항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입법은 국

2) 프랑스에서는 1974년 7월 5일 법률에 따라 선거권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성년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3) 헌재 1997.6.26, 96헌마89,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확인, 판례집 9-1, 67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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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

하는 보통선거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터잡아 합목적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선거권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

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

으로 볼 수 없다.”

다. 立法裁量事項이긴 하지만 下向調整이 바람직함: 憲法裁判所의 少數意見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에 의하면 선거권연령의 결정은 입법재량사항이기 때문

에 위헌은 아니지만, 향후 선거권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거연령의 확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은 독자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능력이다. 일반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몇 세부터 인정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 및 전반적인 교육수준, 국가와 사회의 민주

화의 정도, 언론의 자유의 보장 정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추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 과정에서 입법자는, 되도록 전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요청하는 민주주의원칙과 선거의 본질과 기능에 내재하는, 유권자의 최소한의

정치적 판단능력에 대한 요구를 서로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물론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은 다르다 하더라도 연령기준을 정하는 다른 법률을 보더라도,

병역법 제8조제1항은 18세부터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8급

및 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근로기준법 제51조는 18세 이상의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8세 이상의 국민을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적으

로 참여시키고 있다. 한편 민법 제4조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

으로 20세 이상의 사람에게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행

위능력은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보호, 거래의 안전, 계약의 안정성 등을 그 주된 목

적으로 하는 반면, 선거연령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국민참여의 한계

를 의미하므로 선거연령과 민법상의 행위능력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오늘

날의 변화한 현실과 세계 각국의 추세에 비추어 우리도 선거연령을 현재의 20세에서

보다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라. 評 價

선거권연령의 인하경향은 대체로 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청년들이 그 전보다

빨리 성숙함과 동시에 경제활동 연령도 내려가고 있는 현상에 기인한다. 여기

에 여성에 대한 참정권 부여로 인하여 여성들의 보수적인 투표성향이 변화를

원하는 젊은 층에 대하여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보수적인 성향을 상쇄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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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분위기도 투표연령의 인하에 주요한 사회적 동인을 제공해 준 것도 사

실이다.4) 그러나 선거권연령의 인하여부는 헌법정책적인 차원보다는 입법정책

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그 이후의 판례에서

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5) 다만 외국의 입법동향에 비추어 본다면 합헌․위

헌론을 떠나서 순차적으로 연령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만 20세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대학생들까지 선거권을 갖지 못

하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18세로 할 경우 고등학생까지 선거권을 가지게 되

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반적인 선거권연령의 하

향조정경향에 비추어 본다면, 지방선거에서라도 그 연령을 18세로 하던가 아

니면 고등학생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세로 연령

을 하향조정하는 절충적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6)

(2) 海外居住者에 대한 不在者投票

가. 意 義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은 국민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서

만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서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이에 해외거주자에 대한

부재자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나. 憲法裁判所의 合憲 決定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에게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선거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가와 후보

자들의 선거비용 증가 등 그로 인한 국가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국내보다 훨씬 공정선거감시 체제가 미약할 수밖에 없는 해외에서는 선

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다. 또한 해외거주자들은 투표권 행사에

4) Jean Gicquel,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Paris,

Montchrestien, 1997, p. 150.

5) 헌재 2001.6.28, 2000헌마111,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위헌확인.

6) 법무부 민법 개정심의위원회는 2001년 11월 민법상 성년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을 성안한 바 있다. 또한 새천년민주당도 2001년 12월에 19세로 하향조정하는 선

거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법제연구 / 제21호

38

장해가 되는 사유를 스스로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까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대하여 부

재자투표를 실시하는 데에는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따라서

비록 해외거주자들에 대하여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차별을 한다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 評 價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해외거주자들에게 부재자투표에 의한 투표

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이들의 선거권 자체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

는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어

느 정도 범위의 국민까지 부재자투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범위

에 속하는 문제이지 이로 인하여 국민의 선거권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

로, 위 같은 조항에 의하여 해외거주자들의 선거권 자체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정책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주민등록까

지 되어 있는 국민이 단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투표권을 부여

하지 않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在外國民에 대한 選擧權 賦與 問題

가. 意 義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은 국민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

외국민에 대하여서는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른

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이에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나. 憲法裁判所의 合憲 決定

헌법재판소는 재일교포가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이라고 결

정한 바 있다.7)

7) 헌재 199.1.28, 97헌마253등,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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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에 관하여 거주요건을 둠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제1항은, 국토가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 선

거의 공정성 확보상의 문제점, 선거기술상의 문제점 및 납세의무 등 국민의 의무와

선거권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입법목적에 있어서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갖추었고 그 목

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서 국토가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북한 주민이나 조총

련계 재일교포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재

외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제도를 둔다면, 위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소한 표 차이

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결정권(casting vote)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

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재외국민의 성향을 분석하여 선거권을 제한

하는 것도 또 다른 위헌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評 價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재외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인정함으로써

재외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

을 고취하며 국가의 운명에 보다 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상적이기는 하나, 이들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

는 것이 비록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두고 지나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적시한

여러 가지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정책이라 할 것이다.

(4) 外國人에 대한 投票權 賦與 問題

가. 意 義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8) 그것은 선거가 주권

자로서의 국민의 참정권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8) 예컨대 프랑스에서도 종래 직업과 관련된 선거나 대학에서의 선거에 한하여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C.E., 12 mai 1978, Election des membres-

étudiants au Conseil d’administration du C.R.O.U.S. de Nancy-Metz,

R.D.P., 1978, p. 1148, note Wa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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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는 달리 지방자치선거는 지방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

국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제기되고 있다.

나. 地方自治의 特殊性에 따른 外國人에 대한 投票權 賦與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는 그들 국가의 경제적 풍요함과 더불어 일찍이 지방자

치선거에서는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왔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마스

리히트 조약에 따라 1992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가의 국민은 자신이 거주하

는 주소지에서 시행되는 지방선거에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다.9) 하지만 외국

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사항이기도 하다.10)

사실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부여는 전통적인 주권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당

혹스러운 문제임과 동시에 전통적인 주권이론의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11)

다. 在外同胞에 대한 投票權 賦與

우리나라에서도 재외동포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선거권을 부여하려 한 바 있

다. 즉 국내에 주소를 신고한 뒤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30일 이상 거

주한 재외동포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에

대한 선거권부여의 문제점과 재외동포의 개념과 범위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채택되지 못하였다.12)

한편 일본에서도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논의는 재일동포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라. 評 價

현행법상 선거권자는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다. 국가적 차원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에 외국인이 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방선

거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역에 오래도록 살고 있는 주민이면 굳이 국민으로 한

9) 1992년 6월 25일에 개정된 프랑스의 헌법적 법률 제88조 제3항.

10) C.C., 18 novembre 1982, Quota féminin, Rec. p. 66.

11) Bernard Cubertafond, “Souveraineté en crise”, R.D.P., 1989, pp. 1273～1344.

12) 조선일보, 1998.8.26 및 1998.9.4 참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한 재외동포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01.12.31, 99헌마49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

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위헌확인).



地方選擧

41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당해 지역에서의 일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외

국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

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마스리히트조약과 같이 널리 투표권을 부여할 수는 없

더라도,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

대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대하여 투표권을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5) 選擧權의 制限

주권자로서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선거권

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제1항).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

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위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조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

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법 제18조제2항). 제2항의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처벌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법 제18조제3항). 이 규정에 대하여서

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4인의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5인의 재판

관은 위헌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단순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13)

2. 被選擧權

(1) 意 義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제25조).

공무담임권은 일체의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이

13) 헌재 1997.12.24, 97헌마16, 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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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비해 피선거권은 選擧職 公務員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보다 좁은 개념이다.

(2) 地方自治 選擧 및 被選擧權의 法的 性格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피선거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일련

의 법적 판단을 하고 있다.14)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의 권리라는 견해와 헌법

상의 권리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가. 法律上 權利라는 見解

이 견해에 의하면, 헌법 제118조제2항은 선거의 방법으로 선출할 것을 전

제로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에 관

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장에

대한 주민직접선거제가 헌법적 의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단체장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고 본다.

나. 憲法上 權利라는 見解

이 견해에 의하면, ①헌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18조제2항이 지방자치단

체의 집행기관으로서 단체장을 둔다는 것, 그 단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도 있도록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고, 그 헌법규정에 따라

제정된 구 지방자치법 및 구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단체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다. ②헌법 제117조, 제118조는 지방자치제도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란 지역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기구를 설치하여 그 자

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아래 처리하

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단체장이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를 둔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로부터

논리적으로 당연히 도출되는 원리여서, 국민의 단체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14) 헌재 1994.8.31, 92헌마174,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등, 판례

집 6-2, 1994, 24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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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評 價

지방자치선거에 있어서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헌법상의 권리가 아닌 법률상

의 권리로 보는 다수 견해는 통합선거법이 제정되고 국가적 대표를 선거하는

선거와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의 본질적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할 수 없다.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지방선거와 국가선거를 구

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 비추어 헌법상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

(3) 內 容

공무담임권의 보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공무담임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공무담임권 중 피선거

권이 주로 문제되고 있는 바, 이에 관해 공직선거법에서는 적극적 요건과 소

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피선거권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다.

가. 積極的 要件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면서 피선거권 연령을 대통령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자로

서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법 제67조제4항, 제16조제1항), 나머

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은 일률적으로 25세 이

상으로 통일하였다(법 제16조제2항). 즉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피선

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

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15)으로서 25세 이상일 것을 요한다(법 제16조제3항).

그러나 광역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은 종래처럼 다소 상향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광역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은 35세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 消極的 要件

피선거권의 소극적 요건은 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즉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5) 헌재 1996.8.29, 95헌마108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서 60일 이상

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은 합

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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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16)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制限과 限界

가. 公務擔任權으로서의 被選擧權의 制限

공무담임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의 피선거권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피치자가 곧 치자가 되

는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을 뜻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을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정치참여, 자치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제한은 어디까

지나 예외적이고 필요부득이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17)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絶對的으로 制限되는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연령에 미달되거나 외국인 등의 경우

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피선거권의 相對的 制限으로는 일정한 공직을 담당

하고 있을 경우에 일정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이다.

나. 遡及立法에 의한 參政權의 制限 禁止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

지 아니한다”(제13조제2항).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은 금지된다는 것이

입헌주의 헌법의 일반원리이다. 그러나 한국헌정사에 있어서 반민족행위자처벌

법(제헌국회), 반민주행위자처벌법(제2공화국), 정치활동정화법(5․16), 정치풍

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1980년) 등으로 인하여 참정권의 소급적 제한이 행해

진 바 있다.

3. 候補者

(1) 候補者의 推薦

각급 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가 있다. 정당은 각

급 공직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의 범위 안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

16) 헌재 1993.7.29, 93헌마23 :선거사범으로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피선

거권을 재한하는 것은 합헌이다.

17) 헌재 1991.3.11, 90헌마28,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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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천할 수 있다. 정당이 후보자를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정당법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7조). 법원

은 정당의 공천이 민주적 절차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18)

한편 무소속후보자로 입후보할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의 경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시․도의원선거의 경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시․도지사선거의 경우는 1000인 이상 2000인 이

하,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추천인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는 “무소속후보자에게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정당후보자와 불

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9)

그밖에 후보자가 되기 위한 법적인 제한이 아니면서도 事實上 후보자가 되는

길이 봉쇄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각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선거에서 일정한 지지율을 획득하지 못한 자는 당해 정당의 후보자가 되는

길이 사실상 차단당하게 된다. 또한 비례대표제 선거하에서는 정당의 후보자명

부에 오르지 못할 경우에 사실상 후보자가 되는 길이 차단당하게 된다.

(2) 比例代表 議員候補 推薦에 있어서의 女性割當制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첨함에 있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

하여야 한다(법 제31조제4항).20)

공직선거후보자의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 제고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의원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여성후보자 비율을 일반선거에도 점차 확대하

여 나가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50%의 후보자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입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여성할당제를 확대하여도

위헌소지는 없을 것이다.

18) 서울지법 2000.3.24, 2000카합489; 서울지법 2000.3.29, 2000카합744.

19) 헌재 1996.8.29, 96헌마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20) 2001년 12월에 한나라당은 현재의 30%를 50%로 상향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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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候補者의 公職辭退

종래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임기중에 그 직을 사퇴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

다. 이것은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공직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21)

이에 따라 동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

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2000.2.16.)로 개

정되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후보자와 관련하

여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헌논의도 상당히

제기된 바 있다.

㉠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이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1984. 3. 20. 공

포, 대통령령 제11395호)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집행간부”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의 입후보 제한은 그 합리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공무담임권의 과

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에 관한 결정이나

집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직원을 임원

이나 집행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지방의회의원직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는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입후보금지 규정은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들

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0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37조제2항

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서 청구인들의 기본적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 헌법에 위반된다.”22) ㉡농협․수협․축협 조합장의 지방의회선거 입후보 및

겸임을 금지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제1항제7호 및 구 지방자치법 제

21) 헌재 1999.5.27, 98헌마2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3항 등 위헌확인 :

“이 조항에 의한 피선거권의 제한이 민주주의의 실현에 미치는 불리한 효과는 매우 큰 반

면에,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효과는 상당히 작다고 판단되므로, 피선

거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2) 헌재 1995.5.25, 91헌마67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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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제1항제6호는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23) ㉢ 교육위원과 초․중등교사

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는 합헌이다.24)

(4) 候補登錄時 寄託金制度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리하에 선거가 관리되고 있음에 비추어 후보자의 난

립을 방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후보자 등록시에 기탁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무분별한 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금 예납의 의미와 함께,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비용과 부분적으

로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에 대한 예납의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기탁

금제도는 그 기탁금액이 지나치게 많지 않는 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25)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은 대통령선거는 5억원, 국회의원선거는 1천5백만원,

광역의원선거는 400만원,26) 광역단체장선거는 5천만원,27) 기초단체장선거는

1천5백만원, 기초의원선거는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법 제56조제1항). 종

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야기한 정당공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의 차별성은 해소되었다.28)

23) 헌재 1991.3.11, 90헌마28,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24) 헌재 1993.7.29, 91헌마6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25) 헌재 1996.8.29, 95헌마108,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

26) 헌재 1991.3.11, 91헌마2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시․

도의회의원 후보자는 700만원의 기탁금’ 부분은 너무 과다하여, 자연인의 경우는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 제24조의 선거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당의 경

우는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7) 헌재 1996.6.26, 96헌마20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3항 위헌확인. 시․

도지사 후보의 기탁금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다.

28) 헌재 1989.9.8, 88헌가6,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제34조의 위헌심판, 판례집 1,

199면 이하 :국민의 선거권을 정당공천자들에게만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의하여

과다한 기탁금제도 등으로 무소속 출마는 제한하고…정당공천자보다 무소속 후보자에

게 2배의 기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것으

로 입후보의 자유와 입후보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배치되는 것이 명백하다

…기탁금이 고액인데다가 그 국고귀속의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참정권의 본질을 유린

하는 규정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헌재1991.3.11, 91헌마21, 구 지방의회의원선거

법 제36조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 3, 91면 이하 :기탁금의 금액은 필요한 최소

한도의 공영비용부담금에 성실성 담보와 과열방지를 위한 약간의 금액이 가산된 범위에

있어서만 헌법상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한도액이라고 할 것이다… 700만원의 기

탁금 규정은 무자력계층의 지방의회진출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도 자신

이 선출하고 싶은 자를 선출할 수 없게 될 소지가 있어 이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

고 있는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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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의 액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자칫 공무담임권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종래 1천만원이던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헌

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29) 1천5백만원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5) 候補者의 財産 등 情報公開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재

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자는 그 등

록을 무효로 한다. 다만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을

공개한 자는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신고서에 갈음한다(법 제49조 및

제52조). 또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사항과 최근 3년간의

세금납부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과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회비

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9조제5항, 제11항, 제12항).

이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분상, 재정상 투명성을 제

고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6) 候補者의 資格과 資質 :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의 연령과 경륜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잇는 지방화 시대의 핵심적

인 위치에 서 있음을 고려한다면, 정치적 식견과 행정적 경험을 두루 갖춘 경

륜있는 인사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각 부처마다 국가내

최고의 인력을 확보하여 각 부처의 장은 충분한 ‘싱크 탱크’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는 아직 중앙부처의 인력에 비하여 그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30)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인력으로

부터 충분한 자문과 조언을 확보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인사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단체장은 기업경영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소유주가 아니라 공

채를 통해 뽑힌 전문경영인과 같은 존재로서 지방경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경영으로 인하여 야

29) 헌재 2001.7.19, 2000헌마91등, 공직선거법 제146조제2항 위헌확인 등.

30) 지방자치단체서 고급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고등고시’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한 일반공무원 이외에도 단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상임직으로 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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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될지도 모르는 불화나 쟁송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방화 시대의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選擧日程의 法定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과 단체장선거는 17일,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14일로 정하고 있다(법 제33조).

선거일자는 과거 집권당의 자의적인 조절의 병폐를 시정하고자 법정화시키고

있다.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 지방자치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6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한다(법 제35조). 이로써 향후의 선거관계 주요

일정이 예측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Ⅲ. 選擧制度 - 選擧區와 代表의 決定方式

1. 意 義

지방선거의 선거구는 원칙적으로 지방행정구역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행정

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선거

에 있어서 선거구의 문제는 오히려 행정구역의 설정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비추어 도농통합형

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의 모델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지방의원의 정수에

관한 적정선이 논란된 바 있다.

대표의 결정방식은 상대적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4개 선거에

똑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한편 1995년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는 광역의회에 일정비율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방

의회의원정수를 확대한 바 있다. 비례대표제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도입

되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전국구제도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

제의 도입과 더불어 정당투표식 이중투표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선거구비례대표제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의 비례대표도 마찬가지로 위헌결정

이 내려질 가능성이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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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동시선거의 문제점도 적시되고 있다. 그것은 특히 정당공천제와 더불어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地方議員의 定數 調整과 有給化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1998년 6월 4

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의 숫자를 대폭 감축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1) 1998년 4월 이전 公職選擧法上 地方議員定數와 選擧制度

현행법상 지방의원선거제도는 소선거구․상대적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

다. 그 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와 동일하다. 다만 광역의원선거에서

의원정수의 10%에 해당하는 숫자의 의원을 전국구국회의원선거제도에 유사

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있었다.

1998년 4월 이전의 의원정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광역 :시․군․구를 분할한 시․도의원선거구에서 1명, 시․군․구당 최

저 2개, 최고 10개(부천),

②기초 :읍․면․동당 1명(2만 초과시 2만마다 1명 추가), 읍․면․동 숫자

3,741. 1인 선거구 2,976, 2인 선거구 758, 3인 선거구 15, 4인 선거구 1

이에 따른 현실적 의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광역 :㉠총 972명(지역구 875명, 비례대표 97명), ㉡최대 147명(서

울), 최소 20명(제주), 평균 65명, ㉢산정기준 시․군․구당 3인, 다만

국회의원선거구 분할시 국회의원선거구당 3인, 인구 7만 미만 2인, 인구

30만 초과시 20만마다 1인 추가, ㉣비례대표 :시․도별 의원정수의

10%, 하한 -광역시 23명, 도 17명; 상한 -제한 없음,

②기초 :㉠총 4,541명, ㉡최대 50명(수원, 성남), 최소 7명(울릉), 평균

20명, ㉢산정기준 :읍․면․동당 1명, 인구 2만초과시 2만마다 1명 추

가, 하한 - 7명, 상한 -없음

이러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장점으로서는 ㉠

주민의사에 충실할 수 있고, ㉡주민자치에 근접하며, ㉢인물파악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의원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의정의

비효율과, ㉢과다한 운영비 및 ㉣지역이익에의 지나친 집착이 문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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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8년 4월 改正 公職選擧法上 地方議員定數

종래 972명이던 광역의회 의원정수는 690명으로 하향조정되었다. 이 중

74명은 소위 비례대표의원 숫자이다. 또한 구․시․군 의원정수는 종래

4,541명에서 3,490명으로 하향조정되었다. 이 정도의 의원정수는 현실적으

로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①광역 :㉠총 690명(지역구 616명, 비례대표 74명), ㉡산정기준 :시․

군․구당 2인, 다만 국회의원선거구 분합시 선거구당 2인 또한 도농통합

형태의 시는 통합전의 시․군마다 2인, ㉢비례대표 :시도별 의원정수의

10%, 하한 - 14인, 상한 -없음,

②기초 :㉠총 3,490명, ㉡산정기준 :읍․면․동마다 1인. 다만 인구 5천

미만 동(도서지역인 동 제외)은 통합, 하한 - 7인, 상한 -없음

(3) 議員의 有給化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회의 수

당 등의 형태로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생각건대 의원의 전문성과 자

질 향상을 위하여 최소한의 유급화가 필요하다. 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것을 유급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원의 무급화로 인하여 지방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에 따른 반대급

부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의 토착 중소부르좌지 계층의 터전으로 지방의회가

전락한 감을 지울 수 없다.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임기 동안

지방민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인사를 배출하는 것이 한국적인 지방

자치의 정립을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지방의회의원이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시정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일시적 유급화는 지방자치의 정립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필요하다.

3. 選擧制度 -代表의 決定方式

현행 선거제도는 원칙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뿐 아니라 광역의원․기초의원

모두 소선거구․상대적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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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사를 기초단위에서부터 수렴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국회의원선거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역단위를 기초로 한 지역민의 대

표라는 인식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각 선거의 특성에 부합하는 대표

의 결정방식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 基礎議員選擧

기초의원은 전면적으로 지역민과 밀착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세분된 동․읍․면 단위의 대표자의 선출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기초의

원은 현행 소선거구․상대적 다수대표제가 바람직하다.

(2) 廣域議員選擧

기초의원이 가장 작은 신경조직의 대표라면, 광역의원은 일정한 규모의 지

역을 대표하는 자여야 한다. 그것은 일정한 행정단위와의 연계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광역의원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시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

우에는 자치구 아닌 구 단위의 대표자 선출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현행 소선

거구․상대적 다수대표제에 부진정 비례대표제가 일부 가미되어 있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행 광역의원선거에 있어서 소위 비례대표제의 위

헌성31)도 자연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광역의원선거제도의 개혁방안은 자칫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사이에

갈등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전국적 인물이

지방자치의원은 지역적 인물이 당선되는 민주의식의 제고가 뒤따라야만 정치개

혁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므로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4. 4개 同時選擧

현행 지방자치선거는 기초와 광역 단체장 및 기초와 광역 의원 선거를 동시

에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표의 결정방식도 광역의원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대적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4개 동시선거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31) 헌재 2001.7.19, 2000헌마91등, 공직선거법 제146조제2항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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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團體長 直選制 問題

기초와 광역 모두 단체장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것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부구성의 모형에 비교한다면 대통령제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 모두에게 주민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의원내각제

적인 모델을 채택할 경우에는 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하면 된다. 한국적 현실에

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모델인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교육감 간선제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본다면 단체장 직선제는 불가피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개 동시선거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앞으로 단체장 간선제

도 신중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상호견제와 반목을

계속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합일하여 지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바

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32)

(2) 基礎 議員과 團體長의 政黨公薦制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가 바람직한 것이냐의 원론적인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찬성론은 ㉠정당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쉽게 조직화하고, ㉡집

행부의 독주를 쉽게 견제하고, ㉢정당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입후보

자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정당참여를 주장한다.33) 그러나 반대론은 ㉠

지방이 중앙정치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지방의 지도자들이 중앙의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당제도의 현

실이 취약함을 이유로 정당참여를 반대하고 있다.34)

32) 천병태, “지방선거의 특수성과 현행 지방선거의 문제점”,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1, 67면.

33) 류지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정당공천제 문제를 중심으로”, 지방친화적 지방자치

를 위한 법제개혁 방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관 학술대회 자료집, 2001.11.14, 39～

70면 :이 논문에서는 원론적으로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면서 다만 한국적 현실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4) 정세욱,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바람직한가?”, 지방자치관련법 개정방향, 한국지방자

치학회 주관 학술대회 자료집, 2001.11.29, 19～33면 :이 논문에서는 기초단체장 정

당공천제의 폐해로 ㉠정당에의 예속 및 정당조직을 통한 중앙집권화, ㉡매관매직:부정

부패의 원인, ㉢지방선거-중앙정치의 축소판, 정당간의 대리전화, ㉣고비용지방선거,

㉤패가르기식 지방선거 : ‘견제와 균형’ 관계의 왜곡, ㉥단체장업적 무시, 정당위주의 투

표 :자기에게 충성할 자를 ‘낙점’, ㉦ ‘관권선거’ 조장할 우려를 들고 있다. 나아가서 최근

의 여론조사결과에서도 반대론이 우세함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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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하에서는 광역지방자치선거에만 정당공천제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에서는 처음에는 모든 지방자치선거에 정당추천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1995년 4월의 법개정으로 기초의원에 한해서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는 정당공천제의 배제를 주장하

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생각건대 비록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도입여부가 입법정책적인

사안이라고 하더라도,35) 헌법상 보장된 정당국가의 원리를 풀뿌리 민주주의

에 접목시켜야 한다. 한국의 취약한 정당의 하부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는 적극적으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36)

국민과 주민에 뿌리박은 정당제도를 통하여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천하

기 위하여서는 기초의원선거에서부터 정당공천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

다. 법적으로 정당공천제가 배제되었지만 사실상 정당을 표방한 지난 2기에 걸

친 4개 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 또한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지역정당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서는 정당공천제를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 정당을 표방할 수밖에 없는 한국적 현실을 외면한 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또한 정당공천제가 야기하고 있는 공천부조리 등에 관한 문제는 제도 자

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한국적인 부패고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차피 4개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4개 선거의

후보자들이 동일 정당임을 사실상 알 수 있는 기호 순위에 따른 선거의 실시를

통하여 정당의 아래로부터의 책임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4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야기되는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은 앞에서 적시한 바대로 단체장 간선제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Ⅳ. 選擧運動

1. 意 義

선거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상의 ‘축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면, 국민

의 대표자가 되고자 입후보한 자는 누구든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선거과

35) 헌재 1999.11.25, 99헌바28, 공직선거법 제84조 위헌소원.

36)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 법영사, 2000,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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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표현의 자유를 구가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대원칙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무제한적인 허용이 자칫 민주주의의 본

질을 위협할 정도의 부패나 부정을 통하여 ‘민주주주의의 비용이나 부담’으로

돌려지게 된다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날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각국에서도 선거운동의 자유의 본질을 저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에

관한 일련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 선거

운동이란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

위를 말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

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선거운

동으로 보지 아니한다(제58조).37)

2. 選擧運動의 制限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방법을 구법상의 포괄적 제한․금지 방

식에서 개별적 제한․금지 방식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다. 선거운동

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 할 수 있다(법 제59

조). 1998년 4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개정 입법을

단행한 바 있다.38)

종래 거리마다 둘러 처진 현수막을 폐지시켰다. 또한 명함형 인쇄물도 폐지

시키고, 선전벽보39)․선거공보․소형인쇄물로 한정시키고 있다. 자치구․시․

군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종합유선방송만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지역방송국’을 이용할 수 없다.40) 후보자의 시․도지사 선거에서 방송광고 제

도도 폐지시켰다(법 제70조). 또한 유급선거사무원수와 정당의 유급사무원수

37) 대판 1992.4.28, 92도344.

38) 이욱한, “선거운동규제의 법리”, 공법연구 제28집 제4호 제1권, 한국공법학회, 2000,

102～114면.

39) 헌재 1999.9.16, 99헌바5,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 등 위헌소원 :선전벽보에 “비정

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은 합헌이다.

40) 헌재 1999.6.24, 98헌마153, 공직선거법 제71조 등 위헌확인: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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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폭 줄였다(법 제62조). 축의기부금도 종래 부분적으로 3만원 이하까지

허용되었으나 이제 현금 대신 1만5천원 이하의 경조품만 가능하게 되었다(법

제117조의2). 대신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광역단체장선거에서는 5회까지, 국

회의원 및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2회로 늘렸다(법 제71조).

헌법재판소는 언론기관은 자율적으로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을 할 수 있으

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법정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이외에 유사선거운동기관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41)

3. 團體의 選擧運動

현행법상 단체의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과거 관변단체의 선거개

입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서 제도화된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참여

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이 완화되고 있다(법 제

87조).42) 이는 노동계가 정치세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선거법제상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다.

특히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과정에서 단체의 선거운동이 새로운 쟁

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43)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총선시민연대가 낙

천운동에 이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낙선운동을 통하여 엄청난 사회적 파

장을 야기시킨 바 있다. 사실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정당한 것이냐 아니면 부당한 것이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선거는 주권자인

각자가 그들의 대표자를 스스로 선출하는 불가피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주권

41) 헌재 1999.1.28, 98헌마182, 공직선거법 제88조 위헌확인.

42) 헌재 1999.11.25, 98헌마141,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서 위헌확인:합헌.

43) 참고문헌:한국공법학회 주최 제74회 학술발표회, 시민단체와 참여민주주의 소수 논

문, 공법연구 제26집 제1호 수록(강문규, “한국시민운동의 위상과 민주주의적 기능”,

21～28면; 서경석, “한국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29～32면; 양건, “참여민주주의․시

민운동․법”, 33～40면; 이광윤, “시민운동과 행정참여”, 41～58면; 정종섭, “시민단체

와 참여민주주의”, 59～70면. 양건, “선거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확대”, 공법연구 제

20집, 한국공법학회, 1992, 17～46면; 전광석, “정당과 단체의 헌법적 위상 :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24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1996, 81～108면;

윤명선, “대의제와 시민참여-미국의 시민참여제도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24집 제3

호, 한국공법학회, 1996, 19～88면; 정종섭, “단체의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여부”, 헌법

판례연구(2), 한국헌법판례연구회 편, 박영사, 2000, 257～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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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사에 제3의 요소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곧 정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도 연결된다. 그러나 자유위임의 법리가 일반화된 현실

에서 주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성된 단체에 대하여 정치활동을 금지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따라서 궁극적

으로는 그 어떠한 단체이든 간에 선거운동 여부는 자유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적 현실에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것은 과거 여당에 의

한 친여단체의 왜곡된 선거운동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

런데 이번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특정인을 두고서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

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한 점에서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심각한 사회적․법

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제 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취지는

단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함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차단

하기 어려운 규제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현행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자 합의인 규제중심의 선거운동법제를 자유중심의 법제로 개

편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바로 여기에 단

체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제16

대 총선을 계기로 자행된 단체의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

는 사실상의 사문화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단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단체에 대한 선거운동도 사실상 전

면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문제는 단체의 선거운동에서 단체의 의사가 구성원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여론수렴과정을 통하여 정립된 의사인지 또 그 가능성인 있는지가 의문이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

체와 참여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적 현실에서 적실성을 갖는다.

이제 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여 보았자 지난 제16대 국회의원총

선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법과 제도가 무력감에 빠질 뿐이다. 하지만 단체

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이제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등으로 하여금 책

임을 지게 하는 민주적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단체의 선거운

동을 사실상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특정단체에 한정적으

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다. 실제로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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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도 나라의 다원화에 따라 매우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전통적으로 문제되었던 학연, 혈연, 지

연에 기초한 단체도 실제로 그 정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판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에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자칫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에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단체명의의 선

거운동의 방향이 곧 전체 구성원의 의사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냐이다. 따라서

각 단체는 내부의사결정과정에서 스스로 민주화의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강요

된 단체의 의사는 이제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단체의 최종적인 의사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도 아니된다.

4. 選擧費用

통합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선거부패의 원인을 원천

적으로 차단하려는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선거법의 선거비

용에 관한 엄격한 관리체계는 상당한 효과를 동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여

전히 음성적 선거비용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44)

통합선거법상 선거비용은 총액제한 방식에 따라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

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법 제122조). 지난 1998년 지방선거에

서 후보자는 평균적으로 기초의회 1천1백만원, 광역의회 1천8백만원, 기초단

체장 5천6백만원, 광역단체장 7억2천4백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전단형 인쇄물과 선거공

보 제작비, 선거전 사무실 운영비 등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는 것이 현실이

다. 최소의 선거비용으로써 민주주의의 비용을 최소화시키려는 의지에도 불구

하고 법정선거비용이외에 엄청난 음성적 선거비용의 지출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금살포식 선거는 법으로 방지하고 있다하더라도 금

전적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국민적인 의식개혁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을 최소화시킨 대신 국가적인 선거비용 부담을 확대

함으로써 선거공영제를 강화시키고 있다(제64～제66조, 제71, 73, 75, 83,

161, 181조). 정치자금에 관한 국고보조는 원칙적으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44) 정만희, “선거비용제한과 선거공영제”, 공법연구 제28집제4호제1권, 115～1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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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년도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동시선거

의 경우에는 600원씩을 각 선거마다 추가한다(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

5. 選擧期間中 輿論調査結果의 公表禁止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중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45) 그러

나 이는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는 결과

적으로 일회제 다수대표제 선거제도하에서 사표를 양산시키고, 차선의 후보라

도 당선에 기여할 수 있는 투표이길 기대하는 국민적 감정에도 부합하지 못하

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기간동안 여야 및 전문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

하고 있지만 단지 결과공표만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요 선거관계자들은

여론조사결과를 다 알고 있으나 일반 국민만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입법론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선거당일에만 공표를 금지시키는 방안과 프랑스

와 같이 선거일 일주일 전에만 공표를 금지시키는 방안이 있다. 한국의 경우 선

거일 3일 전부터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출구여론조사 금지는 투표의 비밀보장(법 제167조)이라는 논거를 제

시하고 있지만 투표결과의 공표강요로 이어질 소지를 배제하는 전제하에서 전

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제16대 국회의원총선거 직후에 각 방송사들

이 앞다투어 보도한 출구 여론조사결과가 주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킨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제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6. 選擧事犯處罰의 强化

선거관련법규를 아무리 엄격히 하여도 선거사범처벌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

으면 그 법의 실효성도 보장될 수 없다. 이에 법은 선거사범에 관한 규정을 대

폭강화하고 있다. 선거사범에 관한 재판의 신속성을 법정화하고 있다(제27조).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한 때에는 처벌하고 나아가서 선거사

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연좌제를 도입하고 있다(제258조, 제263조). 금품살포죄

도 신설하였다(제230조). 특히 당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

45) 헌재 1998.5.28, 97헌마36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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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법 제263조～265조). 또한 검

사의 공소권 행사의 불공정성의 우려를 시정하고자 검사의 불공정한 불기소처

분에 대한 고등법원에의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제273조).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

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270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기한이 잘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다.

Ⅴ. 選擧에 관한 爭訟46)

1. 選擧訴請

지방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

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

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에,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법 제219조제1항․제2항).

소청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

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220조제1항).

2. 選擧訴訟

선거소송은 일종의 민중소송으로서 선거인․정당․후보자가 널리 제기할 수

있다. 선거소송의 피고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대통령․국회의

원 선거소송은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법 제222조제1항). 지방선거의 효력

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소청인은 소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에 제기한다(법 제222조제2항).

46) 한견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쟁송의 현황과 개혁방향”, 공법연구 제28

집 제4호 제1권, 한국공법학회, 2000, 136～1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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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當選訴訟

당선소송은 선거 그 자체는 유효하되 당선인의 결정만을 위법이라고 주장하

는 소송이다. 따라서 당선소송은 후보자나 정당만이 제소할 수 있다. 당선소

송은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10

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제기한다. 다만 시․도지사선거의 당선소송은 대

법원에 제기한다(법 제223조제2항).

Ⅵ. 結 語

1. 主權者의 賢明한 判斷 :유권자의 깨끗한 손

지방의회의원이라는 비상임직인 의원들의 그간의 활동행태는 이미 그 구성

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전문직능을 갖춘 인

사보다는 일정한 재력을 갖춘 인사들의 명예욕의 충족처처럼 보여질 소지를

그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서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도 여전히 후보자군에 대한 마찬가지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은 적어도 능력과 경륜을 갖춘

소신 있는 인사여야 한다. 그는 안으로는 지방의회의 끊임없는 견제를 해소시

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대정부관계에서는 지방정부의 발전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인근자

치단체와의 갈등도 슬기롭게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단체장의 인격과 능력여하에 따라서는 한국민주주의의 제도적 완결편으로 시

행하는 지방자치제 자체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

따라서 유권자로서는 확실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단체장선거에 임하여야 한

다. 오히려 단체장선거가 종래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역주민에게

는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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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透明한 選擧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부․정당․후보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언론․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주권자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만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선거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법상 허용된 선거비용만 사용하더라도 그 액수가 천문학적인데 현실적으로 우

려가 있는 부정한 경비 및 간접경비가 가중될 경우 민주화가 오히려 국민경제

에 치명적인 주름살을 가할 우려가 있다.

3. 透徹한 公人意識

오늘날 권력의 인격화에서 권력의 제도화시대로의 전환을 아무리 강조하여

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어진 제도의 틀 아

래서 성공한 지방정부와 실패한 지방정부가 곧 드러나게 될 것인 바 그것은

곧 단체장의 능력과 역할이 가장 중요한 인자임에 틀림없다. 이 시대에 단체

장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투철한 공인의식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자칫

토착비리의 발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전락할 우려를 극복하여야 한

다. 어떠한 인물이 가장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각 지

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4. 克服되어야 할 地域構圖

무엇보다도 그간 중앙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지역할거주의의 병폐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 수도 없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할거주의를 깨

뜨리지 않는 한 한국민주주의 내지 한국의 지방시대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 해결은 국민의 몫이자 이 시대의 한국사회의 몫이기도 하다.


